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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1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담당 : 김은영 간사 )

제 목 청와대 검사 파견 관련 공익감사청구 

날 짜 2014. 9. 18. (총 1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청와대 검사 파견 관련 공익감사 청구
법무부, 검찰청법 취지 왜곡하며 형식적인 인사 절차로 편법 운용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신규임용)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는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법무부가 형식적인 인사 절차를 거쳐 사실상 파견 

근무를 용인하는 행위에 대해 오늘(18일) 오전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공익감사청

구서를 제출하였다.

2. 검찰청법 제44조의 2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명백히 금하고 있다. 검찰과 청와대의 관계

가 밀착되는 것을 차단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검사를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을 막겠다는 것이 법 취지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법무부는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신규임용)’라는 편법적인 방

식을 개발해 검사 파견을 사실상 유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는 8명, 이명박 정부 때는 22명의 검사들이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찰에 사

표를 내고 청와대 근무 종료 후 검찰에 복귀하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1년 6개월 사

이에 이미 3명의 검사들이 검찰에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 근무를 한 뒤 검찰에 복귀하였

다. 현재 청와대 민정비서실에는 5명의 검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도 기존 공식대로 

이후 검찰 복귀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참여연대는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가 이렇게 편법적인 방식으로 검사 인사 사무처

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법을 어기는 것이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감사청구를 하였다. 끝. ▣ 별첨: 감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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